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개  요 

일    시 : 2022. 12. 27.(화) 14:00 ~ 15:30

장    소 : 온양제일호텔 크리스탈홀(2층)

주    제 : 시행중인 실무종합심의회를 중심으로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참석예정 : 100여명(도의원, 학계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진 행 흐 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05 0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 김충훈 전문위원

14:05~14:10 05‘ 내빈소개 및 개회사 안장헌 의원

                        < 토 론 회 >       ※ 진행 : 안장헌 의원

14:10~14:30 20‘ 주 제 발 표 ‧ 발제자 : 발제자(오형석 교수)

14:30~15:10 40‘ 지 정 토 론 ‧ 토론자 4명(각 10분)

15:10~15:25 15‘ 청 중 토 론 ‧ 참여자 전체

15:25~15:30 5‘ 정 리  및  폐 회 ‧ 좌   장(안장헌 의원)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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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아산시 “실무종합 심의 운영지침”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황종석 (황종석기술사사무소 대표)





아산시“실무종합 심의 운영지침”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

가. 서문
   오형석 교수님의 발제문중 난개발의 현황 및 대안중에서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에서 토론

의 한줄기를 찾고, 옥상옥(屋上屋)이 된 아산시의 인허가시스템과 실무종합심의 운영지침을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시계획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상충되는 문제점 그
리고 대안을 이야기 하고자 함.

나. 실무종합 심의 운영지침 현황
 1. 발령근거
   〇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운영등)」①항에  의거 

설치 및 운영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1의 2]

 2. 운영방법
   2-1. 「1단계 도시개발 실무종합 검토회」운영
    (1) 일시/장소 : 수시/허가담당관실
    (2) 주 재 : 허가담당관
    (3) 참석대상 : 허가행정팀장, 공장설립팀장, 건축허가팀장, 건축신고팀장, 개발행위팀장, 

농지전용팀장, 산지전용팀장, 담당자등
    (4) 주요검토내용 : 개발행위허가 전 검토사항〈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 허가〉

   2-2. 「2단계 아산시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
    (1) 일시/장소 : 수시/도시개발국장실
    (2) 주 재 : 도시개발국장
    (3) 참석대상 : 관계부서장, 팀장 또는 실무책임자(필요시 관계전문가, 주민등)
    (4) 심의대상․내용 : 실무종합 검토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 후 허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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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토기준
   3-1. 개발행위허가전 검토사항(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
    3-1-1. 용도지역별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하고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

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
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등

    3-1-2. 전원주택단지 인허가 시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여부와 상수도, 하수도, 도
로, 공원, 주민커뮤니티센터, 쓰레기집하장 및 처리, 어린이 놀이터 등 해당개발행
위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 검토

    3-1-3.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개발하거나 건축주를 달리하여 개발하는 등 
최종규모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사업규
모를 조기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적정기반시설 설치토록 하는 방안 및 1만제곱미터 이상 
개발하는 경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유도.

    3-1-4. 자연마을 주변 개별공장 입지로 주거와 공장이 혼재됨으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
황 여부 검토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 유도)

    3-1-5. 농업경영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농지 개발 여부 검토
    3-1-6. 주요 명산 자락으로(광덕산, 영인산, 배방산, 설화산, 남산 등) 산지전용 시 산지 경

관을 크게 저해 시키거나 주요 명산 자락은 아니나 산지전용 신청지가 능선을 단
절하여 산지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인지 여부

   3-2.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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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무종합 검토회(심의회) 문제점
 
   〇 당초 허가 시스템

    

구   분 절    차 비   고

(신청인→허가담당관)

① 건축허가 신청 〇 신청서 및 구비서류(시행규칙 제6조) 법정치리기간7일
(의제처리기간미포함)

(허가담당관→실과)

② 관련기관 협의
〇 관련부서, 기관 협의
〇 구비서류 보완 요구
  <건축허가 주요 의제사항 처리기간>
   • 개발행위허가 : 15일
   • 농지전용허가 : 10일
   • 산지전용허가 : 30일
   • 기타 행정기관 포함 12개부서 이상협의

협의기간 4일

(허가담당관→신청인)

③ 건축허가 처리 〇 건축허가 및 허가조건 통보

   〇 실무종합 심의회 이후 허가 시스템

    

구   분 절    차 비   고

(신청인→허가담당관)

① 건축허가 신청 〇 신청서 및 구비서류(시행규칙 제6조) 건축(세움터)등록
공장(팩토리온)등록

(허가담당관→실과)

② 관련기관 협의 〇 관련부서, 기관 협의
〇 구비서류 보완 요구
  <건축허가 주요 의제사항 처리기간>
   • 개발행위허가 : 15일
   • 농지전용허가 : 10일
   • 산지전용허가 : 30일
   • 허가담당관, 각 허가팀장, 담당자 

협의기간 4일
(세움터 또는 팩토
리온 서버를 통해 
취합)

③ 1단계 도시개발실
무종합 검토회

〇 허가담당관, 각 허가팀장, 담당자  기간 정함 없음

④ 2단계 아산시도시
개발실무종합 심의회

〇 도시개발국장, 허가담당관, 각 허가팀 
    장, 담당자, 주민  기간 정함 없음

(허가담당관→신청인)

⑤ 건축허가 처리 〇 건축허가 및 허가조건 통보 기간 정함 없음

(허가담당관→아산시장)

⑥ 건축행정 처리 〇 건축착공 통보(주민 협의 요구) 기간 정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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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가 시스템의 기형적 변형
     〇 3단계 시스템 → 6단계 시스템
     〇 대국민 서비스 개편(3세대 인터넷 기반 행정→4세대클라우드 기반 행정) 퇴색
         - 3세대→2세대 행정퇴색(무방문•무서류, 개방•공유→관청방문,출력자료) 
     〇 스마트아산을 지양한 허가과 신설의 의미가 퇴색됨.
  2. 필요성의 부재
     〇 허가 검토기준등 개발행위운영지침과 예규사이 다름이 존재하지 아니함
     〇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움(복합민원, 개별 신고•허가 등의 행정 다양성) 
     〇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고, 중장기적 필요한 준비과정등이 생략됨. 

(난(亂-어지러울난)개발과 난(難-어려울난)개발의 개념을 혼재) 
  3. 적법성의 부재
     〇 법률에 근거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미리 확정함으로서 다양성을 제한함.
     〇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 또는 해당지역 이장 등이 참여 또는 사전 동의토록 하여 허가

권이 침해됨.
  4. 적절성의 부재
     〇 반복되는 심의회 추가자료제출로 과다비용 발생
     〇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4.운영원칙 1-4-2 “신청자에게 관련 

법․지침과 무관한 과도한 서류요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함.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

  5. 조화성의 부재
     〇 개발행위 운영지침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재산권 행사 보장등)
     〇 지침과 예규사이 상충되는 기준 (옹벽의 높이규정, 소단설치, 대지 경사도등)
  6. 명확성의 부재
     〇 재량권 남용의 우려(민선시장의 독단적 업무추진 우려-건축착공등 추가결재)
     〇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리기준이 없음.(그때그때 달라요)
     〇 허가권자 재량의 확대에 치중함으로서 민원인의 권리가 소멸됨.
     〇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 무력화(공동정범)
  7.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과 정면배치(背馳)됨
     〇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과 배치(背馳)
     〇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규제의 모래주머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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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무종합 검토회(심의회) 대안

  1. “개발행위 운영지침” 조례 마련
     〇 “개발행위운영지침 1-2-2”에 따라 아산시 지역실정에 맞도록 민관산학의 협의하에 조례를 제정.  
     〇 조례의 해석에 대한 결정(질의회신 답변)을 신속히 하여 허가기간 및 비용을 단축.
  2.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조기 완료
     〇 탕정2지구 “성장관리계획”의 결과를 검토하고,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아산시 전체에 적

용하여 난(亂)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방을 유도.  
     〇 법은 최소한의 규정임을 감안하여 탕정2지구 성장관리계획 수립시 문제가 된 과도한 

규제(경사도 20→〬15하〬향, 옹벽최고높이 5m→3m, 도로10%구배등 적절성•조화성 부
재)가 없는 현실적 성장관리계획 수립

  3. 근본 없는 생태자연도 적용 규제철폐
     〇 국토부 도시정책과-2262(2014.03.24.)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지침3-3-1(2)) 관련 공문에 언급 – 현황에 맞도록 허가함.
     〇 이후 개발행위허가시 생태자연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부훈령 제389호 2014.6.27.개정)에서 아예 삭제함.
     〇 아산시는 1등급지도 아닌 2등급지에서도 규제를 하여 불허가 처분을 함.
  4. 각종 심의결과 중간검토 및 개선방향 검토
     〇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심의(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등) 내용을 민관산학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중간 검토하여 실효성을 확인하고 좀 더 현실에 부합한 심의가 되
도록 제도를 정비(비용의 일정부분은 민간에서 부담).

     〇 심의위원 선발시 지역실정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가시키는 방안(아산시는 지역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아니하나 인근 지자체는 상당수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임)

마. 맺음말
     〇 예규란 행정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행정업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법규문서를 제외한 문서임.
     〇 이는 대외적으로 주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단체장은 지휘 · 감독권을 가지고 

소속 공무원은 복종의무가 있으므로 대내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있음.
     〇 아산시는 12월5일 아산시예규 제380호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

영지침을 발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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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결국 아무리 좋은 뜻으로 지침이나 예규를 만들어도 민선 단체장이 행정사무위임  규
정을 무시하고, 특정 건에 간섭하여 직접결제를 지시하는 순간 6개월간의 혼선은 계속
될 것이고 복종의무에 의한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건축착공 허
가 등을 시장이 직접 검토 부결 하는 등 마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연상)

     〇 조속한 시일 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지침 또는 조례와 공무원의 보장된 권한사용이 
올바르게 작용되도록 하고, 이의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정토론회를 다시 열
어서 진행과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 보완할 때 아산시는 다시 한 번 발전의 기
회를 맞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음.

                                              소 속 : 황종석기술사사무소
                                              성 명 : 토목시공기술사 황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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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난개발 방지 및 성장관리방안 대책

김택중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장)





2022. 12.

- 아산시 지속가능 성장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

난개발 방지 및 성장관리방안 대책

의정토론회 개요

일  시 : 2022. 12. 27.(화) 14:00 ~ 15:30

장  소 : 온양제일호텔 크리스탈홀(2층)

주  제 : 시행중인 실무종합심의회를 중심으로

주  최 : 충청남도의회(행정문화위원회) [좌장: 안장헌 의원]

발제자 : 오형석(국립공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토  론 : 5명(황종석[기술사사무소 대표], 김택중[도 건설정책과장], 김미영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성원[디트뉴스24 정치행정부 차장], 

박훈석[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 지부장])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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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배경

 ❍ (수도권 개발압력) 충남 서북부 지역은 수도권과 1시간대 진입

가능한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단기간 집중개발이 이루어졌고

  - 특히 아산 북부권 및 동부생활권 지역은 천안, 평택과 인접되어 주변 

인구성장에 따른 개발압력에 따라 다수의 민간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신도시 주변) 최근 아산신도시 해제지역에 탕정2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탕정, 음봉 등 주변 지역은 개발압력이 극심해져  

  - 탕정면, 음봉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 비율은 ’19년 기준 아산시 전체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로 민간주도의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 급증

[ 아산시 개발행위허가(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현황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아산시전체
(건) 191 276 386 419 349 477 583 699 696 1,035 1,060 1,363 1,525 1,466 869

탕정+음봉
(건) 23 52 54 64 72 93 115 177 226 312 312 364 363 469 307

탕정+음봉 
비율(%) 12.04 18.84 13.99 15.27 20.63 19.50 19.73 25.32 32.47 30.15 29.43 26.70 23.80 31.99 35.33

 ➠ 성장형 도시로 개발이 급증하고 있는 아산시에 대하여 선계획 –
후개발 정책 반영 및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검토 필요

- 31 -



2 아산시 도시여건 및 개발현황 

 □ 아산시 일반현황

  ❍ (면적) 542.8㎢ 충남의 14.3%(생훨권: 중앙, 동부, 북부, 서남)

  ❍ (인구) 351천명, 충남의 16.6%  * 2021년 12월말 기준 

  ❍ (지리)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결절지로서 수도권과 충남의 관문역할

  ❍ (산업)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융복합산업 기반 형성

  ❍ (경제) 지역 내 총생산 28.9조(19년 기준 충남 1위, 전국 시·군·구 8위)

 □ 도시여건

  ❍ (여건) 아산신도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정책과(탕정2지구) 민
간투자 등 산업시설 및 주거단지의 대규모 공급으로 개발 여건 성숙

   - 북부·중앙·동부 생활권 위주로 50만㎡ 이상 다수의 산단 및 도시개발 추진 

  ❍ (인구) 천안·아산 권역은 인구 100만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고, 
KTX 천안아산역 중심으로 도시 연담화 진행중(아산신도시 24만명 거주중)

   - 2040 아산 도시기본계획상 65만명 목표로 대규모 도시로 성장 예측

 □ 개발사업 현황

  ❍ (대규모 개발현황) 아산시 관내 총 39지구, 30,21㎢ 개발
[단위: 지구/ 면적(천㎡)]

구분 계 완료 추진중 계획중

합계 39 30,210 13 12,602 11 6,601 15 11,007

도시개발 21 10,352 7 2,013 4 246 10 8,093

산업단지 18 19,858 6 10,589 7 6,355 5 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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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 난개발

  ❍ (정의) 난개발은 무계획적 개발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
키는 모든 개발 사업을 총칭하며, 특히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재
해 등을 유발하는 개발을 뜻함

   - ’90년대 수도권(대표사례: 용인) 준농림지역의 나홀로 아파트 등 
비합리적 개발 등을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음

 □ 아산시 현황

  ❍ 아산시는 개발압력이 높은 북부, 동부 생활권에 산업 및 주거시설 
위주의 단기간 집중개발이 이루어져 주민 편의시설과 생활복지 시
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또한 높은 지가로 체계적 개발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어, 기 조
성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주변에 소규모 점적 개발행위가 증가
하고 토지이용의 비 효율적 사용 및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

주요 문제점(요약)

 ▸ 북부 및 동부생활권 높은 개발압력에 편승 단기간 집중개발로 부작용 심화

 ▸ 아산신도시 및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 관리대책 부재

 ▸ 산업단지(탕정테크노) 및 개별공장 입지로 지역갈등 유발

 ▸ 대규모 개발지역 주변 숙박시설(펜션, 원룸 등)의 무질서한 난립

 ▸ 저렴한 산지에 소규모 주택개발 급증, 주변과의 이질감 발생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보전이 필요한 농림지역에 집중 개발

 ▸ 토지상승 기대치가 높은 지역으로만 집중 개발되어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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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동안 대책

 □ 국가정책

  ❍ (개발행위허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
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시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00년 전후로 난개발 문제가 부각되자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며 
개발행위허가 대상범위가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대폭 개정

  ❍ (성장관리계획)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 
개발의 기본방향을 지자체가 수립하여 개발행위 허가시 적용

   -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24년부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가 허용됨

  ❍ (기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부담금 부과 등 
과밀방지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중

최근 법령개정 동향

 ①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와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성 단절 추진

  - 과도한 물량 규제를 입지규제로 전환, 시군 특성에 맞는 도시공간 관리 추진

 ② 도시 외곽으로의 도시확장 억제를 위해 성장한계선 제도 도입

  - 도시의 외연적 확산 억제, 도심내 미개발지 등에 대한 단계적 개발 유도

 ③ 비도시지역(농산어촌)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기준 마련

  - 농촌지역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방향 등 성장관리계획 제시 의무화

 ④ 도시군기본계획의 유연성 개선

  -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없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 가능한 범위 확대

- 34 -



 □ 도 역점 추진현황

  ❍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TF팀 운영 및 체계적인 개발사업 유도 등 난
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 

   - 도시계획조례에 개발행위 허가기준 운영 확대 시행, 도시계획 
관련 제도개선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 개선

   - 산업단지 수급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운영, 환경피해 및 
정주여건을 침해하는 개별입지를 계획입지로 유도

   - 임목이 양호한 산지 및 우량농지 보전추진, 난개발 우려지역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유도

   - 쌈지 주차장 및 스마트 공원 등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

 □ 신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

  ❍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 등 성장관리계획* 수립(아산시)

   * 총38개, 13.26㎢지정(음봉면 21개 8.73㎢, 탕정면17개 4.53㎢)

  ❍ 성장관리 구역내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개발행위 신청시 용적율 추가 
제공 등 적극적 공공기여 도입 

   - 토지소유자의 계획적 개발행위 참여를 위한 건폐율 및 용적률 인
센티브 제공 

  ❍ 성장관리계획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개발행위의 예측가능성 확보

   - 유형 설정을 통한 맞춤형 건축물의 용도계획수립 (주거와 공장,창고 
등의 혼재에 따른 주거환경 훼손방지)

  ❍ 경사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자연에 순응하는 개발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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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아산시에서 추진한‘신도시 주변지역 성
장관리계획’등을 발전시켜 아산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중장기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등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 (특성화 전략 마련) 인구 65만 규모의 특화된 도시성장 목표설정

   - 아산시만의 특수한 아이덴티 발굴 및 도시브랜딩 구축 등 컨텐츠 
개발필요(지역문화, 도시산업, 지역자원 등 아산시만의 정책성 확립)

   ※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지양하고, 도시 정체성에 
부합되는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소규모 개발은 계획적 테두리에서 추
진되도록 병행추진 

  ➠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즉시 실현 가능한 단기계획 및 법제도 개선과 

계획적 개발인식 향상 등 중장기 과제로 실현할 계획을 구분하여 추진

 □ 단기 계획

  ❍ 소규모 개발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통
합적 개발허가 기준 적용 효율적 관리 추진

   - 탕정2지구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지 및 신정호 주변 등을 시범적용

   -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 환경성 및 경관성 검토 적용,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등 사전에 난개발 발생 차단 필요

   - 개별공장 등 점적 입지 지양, 계획적 입지(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하여 충분한 편익시설 입지 제공

   -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집단화된 우량농지 전용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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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규제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하는 범위 내 개발제한

  ❍ 난개발 방지 + 아름다운 정주환경 마련 등 모두 달성을 목표로 추진

   - 미래지향적 디자인정책 도입→ 건축정책위원회 및 총괄건축가 운영 

  ❍ 신도시 주변지역 난개발을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실시

   - 지역사회 난개발 방지 캠페인 등 계획적 개발 인식 제고 

 □ 중장기 계획

  ❍ 아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방지 대책을 일원화 하여 도시계획, 
산지․농지, 산업단지, 경관, 디자인 등 종합 관리대책 수립 필요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난개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성장관리계획 수립 

  ❍ 선 계획, 후 개발을 위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도시계획 수립 추진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통하여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 선 계획적 도시계획 수립 유도

   -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검토, 선 도시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조기에 적기 추진토록 유도(국책사업 유치 등)

  ❍ 경관기본계획, 조례 정비→중점경관관리구역 확대(경관심의 대상 확대)

  ❍ 규제개혁 관련 도시계획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관리대책 TF팀 회의 시 불합리한 제도 발굴→중앙정부에 건의 반영

  ❍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및 토지이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 결정 업무처리 매뉴얼 수립·운영

   -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보전용도지역의 개발용도지역 변경을 최대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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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아산시 도시개발현황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총 14지구 

연번 지 구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면적
(㎡) 세대수 인구수 사업방식 시행자

21개 지구 합계 38,912 10,352,464 70,256 159,194

완료 7지구 3,446 2,013,119 10,487 27,758

1 용화 ’04∼’10 645 563,219 2,345 6,751 환지 시

2 배방공수 ’08∼’14 668 369,263 1,735 4,780 환지 시

3 모종풍기 ’08∼’16 587 322,816 2,102 5,609 환지 민간

4 동암 ’10∼’15 517 213,608 1,914 4,594 수용사용 민간

5 배방월천 ’13∼’19 842 450,933 2,391 5,738 환지 시

6 신정호 ’15∼’18 46 43,341 - 113 환지 시

7 온천 ’15∼’19 141 49,939 - 173 환지 시

추진중 4지구 1,068 246,030 3,210 7,141 　

1 온양2촉진 ’17∼’22 154 15,469 354 695 수용사용 시

2 신인 ’18∼’22 349 49,397 808 1,858 수용사용 민간

3 모종1 ’17∼’22 366 132,149 1,218 2,679 환지 민간

4 용화남산2 ’17∼’23 199 49,015 830 1909 수용사용 민간

계획 10지구 34,398 8,093,315 56,559 124,295 　

1 풍기역 ’20∼‘25 1,724 682,744 4,567 10,050 환지 시

2 모종샛들 ’20∼’25 1,289 580,453 4,344 9,556 환지 시

3 배방휴대 ’12∼’25 1,903 594,566 4,687 10,313 환지 민간

4 배방갈매 ’15∼’26 1,084 586,529 5,035 11,080 환지 민간

5 모종2 ’17∼’25 555 228,898 1,425 3,135 환지 민간

6 북수(이내) ’18∼’27 2,078 620,909 5,243 11,535 환지 민간

7 센트럴(동산) ’19∼’24 1,551 642,743 4,700 10,340 환지 민간

8 탕정 ’18∼’24 1,610 534,720 4,972 10,938 환지 민간

9 배방창터 ’18∼’23 485 49,943 586 1,348 수용사용 민간

10 탕정2 ’20∼’29 22,119 3,571,810 21,000 46,000 수용사용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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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아산시 산업단지현황  

 완료지구 : 6지구

 개발중: 7지구

  계획중: 5지구

연번 산단명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비고

5지구 2,914

1 케이밸리 567 '20~'24 (주)케이테크놀로지외1

2 아산제2디지털 615 '17~'25 디엘건설(주)외1

3 아산스마트밸리(확장) 147 '15~'23 ㈜스마트밸리산단

4 아산신창 642 '20~'24 계룡건설산업(주)

5 선장스마트에코폴리스 943 '21~'27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신규

번호 산단명 면적
(천㎡)

분양
유치업종 비고분양

(천㎡)
분양율

(%)
6지구 10,589 7,669 600

1 인주 3,529 2,702 100.0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등

2 테크노밸리 2,984 1,935 100.0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 10종

3 운용 74 64 100.0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등

4 제2테크노밸리 1,200 865 100.0 전자부품, 의료, 전기장비 등

5 DC1 2,451 1,844 100.0 전자부품, 영상･통신장비

6 디지털 351 259 100.0 전자제품,컴퓨터,영상등

번호 산단명 면적
(천㎡)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비고

7지구 6,355 32,802

1 DC2 2,095 18,028 '04~'24 삼성디스플레이㈜

2 탕정 505 2,845 '14~'23 ㈜탕정제일산단

3 탕정테크노 685 1,865 '13~'22 ㈜탕정테크노파크

4 염치 381 1,116 '18~'23 온양산단㈜

5 인주(3공구) 1,817 5,984 '17~'25 ㈜아산하이테크밸리

6 스마트밸리 451 1,358 '15~'22 ㈜스마트밸리산단

7 음봉 421 1,606 '17~'24 ㈜탕정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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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아산 신도시 추진경과  

 □ 개발촉진지구(1998~2010)

개발촉진지구 개 요

󰊱 지정경위 
◦ ‘98. 12. 30. :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 면적 : 2,929만㎡(886만평)
  - 호수 : 53,500호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광역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선정

 ※ 現 아산신도시의 기본계획 역할

개발촉진지구와 아산신도시 중복현황 개 요

󰊲 해제시기 
◦ 2010. 11. 2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52호에 의거 해제

󰊳 해제사유
◦ 개발촉진지구 내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산업단지를 
지정, 개발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는바, 중복된 개발촉진지구 존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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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 배방･탕정 택지개발지구(2002~)

택지개발지구 개 요

중심생활권

해제지역은 당초 
중심생활권으로 계획

◦ 합계 2,130㎡(645만평)

◦ ’02년 : 아산배방지구 지정
  - 면적 : 366만㎡(111만평)
  - 호수 : 9,242호
  ※ 2013. 9. 30. 준공

◦ ’05년 : 아산탕정지구 지정
  - 면적 : 1,764만㎡(534만평)
  - 호수 : 52,530호

탕정지구 사업규모 축소 개 요

해제

탕정지구 일부 해제
◦ ’11년 : 아산탕정지구 규모축소
  - 면적 : 513만㎡(감 1,251㎡)
  - 호수 : 25,242호(감 27,288호)

해제사유 (국토해양부 고시) 

◦ 사업장기화에 따른 사유 재산권 제약 
및 LH재무여건 악화 등 고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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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아산시 배방·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현황  

 □ 사업 개요 

 구       분 탕 정 배 방

 위 치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석동, 아산시 배방읍․탕정면 일원

 면    적 513만㎡(156만평) 366만㎡(111만평)

 주  택 ( 호 ) 26,428 9,242

 인  구 ( 인 ) 62,599 28,049

 사 업 비 32,382 16,975

 사 업 기 간

(1단계) `07.12∼`16.04

(2단계) `07.12∼`16.12

(3단계) `07.12∼`21.06

(1단계) `04.01∼`10.12

(2단계) `04.01∼`13.09

 조 성 공 사 1,2,3공구 준공, 4공구 공사중 사업준공

 용 지 공 급 전체95% (천안100%) 80%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아산탕정 아산배방

ㆍ2005.12.30

ㆍ2007.12.04 

ㆍ2009.03.19

ㆍ2009.12.02

ㆍ2011.06.28

ㆍ2011.12.07

ㆍ2013.08.29

ㆍ2015.11.17

ㆍ2016.04.30

ㆍ2016.12.31

ㆍ2021.06.30.

ㆍ2023.06.30

: 택지개발지구 지정

: 개발계획 승인

: 보상착수

: 실시계획(1단계) 승인

: 지구지정 변경(533→153만평)

: 공사착공

: 주택분양

: 최초입주

: 1단계 사업준공(1,680천㎡)

: 2단계 사업준공(448천㎡)

: 3단계 사업준공(3,002천㎡)

: 4단계 준공예정

ㆍ2002.09.27

ㆍ2004.01.05

ㆍ2004.06.28

ㆍ2005.01.06

ㆍ2005.06.30

ㆍ2006.10.25

ㆍ2008.10.30

ㆍ2010.12.31

ㆍ2013.09.30

: 택지개발지구 지정

: 개발계획 승인

: 보상착수

: 실시계획 승인

: 공사착공

: 주택분양

: 최초입주

: 1단계 사업준공(2,956천㎡)

: 2단계 사업준공(70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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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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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탕정지구 해제지역 도시관리방안(아산시, 2016)  

 ❍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유도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2,470,000 100.0

개발유도지역 3,860,000 31.0

개발관리지역 3,020,000 24.2

개발유보지역 330,000 2.6

보전지역 4,390,000 35.2

기    타 870,00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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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지정과 연계한 충청권의 
성장거점 도시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일원

  ❍ 면  적: 3,571,461.3㎡ 

  ❍ 인  구: 46,435인(21,675호)

  ❍ 사업비: 3조 4,481억원

   - 용지비 14,189, 조성비 9,993, 건축비 7,965, 기타 2,334

  ❍ 기  간: 2020. 8. ~ 2029. 12.

  ❍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그동안 추진현황 

  ❍ ’20. 08. 26.: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국토부 제2020-586호) 

  ❍ ’21. 12. 24.: 그린뉴딜 도시건설 마스터플랜(안) 개발계획 반영요청(도→국토부)

  ❍ ’21. 12. 28.: 도시개발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신청(LH→ 국토 부)

  ❍ ’22. 01. 21.: 도시개발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협의(국토부→도)

  ❍ ’22. 02. 22.: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협의의견 제출(도→국토부)

  ❍ ’22. 11. 24.: 도시개발계획(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승인)

   - 조건부 조치계획 수립 후 ’22. 12월말 개발계획 고시 예정(국토교통부)

 󰏚 향후 추진계획

  ❍ 실시계획(’23. 12.), 착공(‘24. 3.), 준공(‘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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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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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아산시 성장관리계획(안)

난개발 방지․정주여건 향상 「성장관리계획」수립목표목표

기 본 방 향 주 요 내 용 (예 시 )

지역맞춤형 건축물 

(유도형) 용도 계획

 유도형 유형별(주거․산업․근린) 특성을 고려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추가 

구분 권장용도(예시) 불허용도(예시)

주거형 단독주택 등 공장, 제조업 등

산업형 공장, 제조업소 등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근린형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제외)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비한

기반시설의 확보

 도로계획선 지정에 의한 도로 개설

  - 구역 내 주요 골격이 되는 도로, 최소폭 6m 계획

    (도로계획선 중심선에서 잔여 폭 만큼 확폭)

  - 도로계획선 양쪽 전면공지 2m 확보

 도로계획선 지정이 없는 경우 현황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 확폭 (최소폭 6m)

  - 일정규모 이상 특정시설(다가구주택, 공장, 제조업소,  

  근생 등)에 적용

경관․환경과 

어울리는 개발행위 

기준 제시

 대지면적의 10%이상 조경 실시

 건축물의 외관․높이․울타리 가이드라인 제시

 산지도로 경사도 조정(20%⇒14%)을 통한 지형

순응형 개발 유도(직선도로⇒S자형 도로)

 옹벽구조물 설치기준 강화

  - 옹벽 높이(5m⇒4m), 2단 초과 시 비탈면 설치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계획

 토지소유자의 참여유도를 위해 국토계획법상  

  최대 인센티브 계획

 - 건폐율 : 생산관리지역 20% ⇒ 30%

            계획관리지역 40% ⇒ 50%

 - 용적률 : 계획관리지역 100% ⇒ 125%

 구역 내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기준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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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아산시 난개발 중점 우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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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  2021년 기준 시군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천㎡)

도시명
합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건수  면적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소 계 21,239 105,055 11,165 605 5,935 31 3,492 11

천안시 2,918 16,502 1,552 52 1,019 1 292 2

공주시 1,256 3,793 774 5 476 1 0 0

보령시 1,077 3,670 788 7 72 4 206 0

아산시 2,709 15,436 1,462 32 910 0 305 0

서산시 2,454 17,002 901 197 824 3 527 2

논산시 1,212 3,084 693 14 331 2 172 0

계룡시 155 749 106 0 39 0 10 0

당진시 1,565 8,298 833 61 140 0 531 0

금산군 686 2,716 634 5 46 1 0 0

부여군 989 4,572 494 47 292 1 153 2

서천군 806 3,625 591 17 75 1 121 1

청양군 564 4,519 357 4 92 2 109 0

홍성군 1,985 10,126 684 78 994 5 224 0

예산군 976 4,485 554 70 95 8 246 3

태안군 1,887 6,473 742 16 530 2 59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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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도시난개발 방지에도 

사회적 합의점이 필요

김미영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도시난개발 방지에도 사회적 합의점이 필요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2022년 10월 13일 아산시장은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위한 상생발전 간담회」를 통해 아
산시 도시개발 방향성에 대해 입장을 표현한 바 있다. 내용으로는 소규모 건설 및 도시개
발, 주거단지 등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상하수도, 도로, 재해 
예방시설, 마을회관, 소공원 등 기반 시설 설치의 적절성 및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
업행위에 대한 제한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아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용도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하고 우리시 성장관리 계획 및 주변 지역의 경관과 조화
롭게 개발, 주택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도로 및 쓰레기 집하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 계획, 농업 경영 및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자연 마을을 
분절시키는 무분별한 개별입지 공장 건립 지양, 인구 유입을 위한 민간 주도의 양적 확대 
도시개발 보다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유도 등이 있었다.

  그 이후 건설도시위원회에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 되었으며 주 
내용으로는 양호한 산림 및 경관을 해치는 개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농지 및 임야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고 조언을 받아 허가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 시 생태자연도 및 지형 등을 고려 하여 주변 경관 및 산림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
설 하는 것 이였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은행쪽에서는 개발로 인한 대출 비상황의 우려, 도고 선장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의 저해, 건설업자들은 생계의 위협,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유
재산 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접수 되었다. 검토 과정에서도 역시 직원이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이나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게 아닌 판단을 맡기자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라는 이유로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본 조례는 
위원회 상정 후 철회 되었다.
  같은 임시회 기간동안 탕정2지구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이 접수 되었다. 탕정2
지구 도시개발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개발 압력 확산에 따라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탕정2지구 주변 지역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이였으며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 행위의 평균 경사도 기준을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하고, 옹벽 1단의 수직 높이 기준을 현재 5m에서 3m로 변경하고자 하
는 것이 주 내용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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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는 탕정2지구를 시작으로 후년에는 아산시 전체에 본 기준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
고 있었다. 
  탕정2지구 주변지역 성장관리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후 주민의 의견으로는 재
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요망, 생산관리지역의 기능상실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오랫동안 용
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토지주에 대한 대책 요망,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토지 보상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 되었다.  
  의회에서도 역시 기흥구등 도시화 된 지역도 경사도는 17.5도 인 점 등을 예로 들며 도
시화된 지역과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에 맞는 규제 및 개발의 필요성, 사유재산 침해 등 과
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서 규정
하는 사항을 준용하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아산시는 2020 아산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2025 아산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2040 아
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며 급변하는 도시 현황에 맞게 디자인 하고 설계 하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장은 솟벌섬, 아산항 개발, 도시공
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2023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나 각 상임위에서는 환경영
향 및 사업 검토의 부재,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예산을 삭감 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무분별한 용역예산의 낭비를 줄이고자 아산시 홍성표 의원은 아산시가 시행하는 
기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술용역의 종합
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오형석 교수님의 발제문 중 어디를 개발하고, 보존하며, 정비를 할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토지이용관리체계 부재에 대해 깊게 공감한다.
  이 문제 역시 앞서 언급했던 사례에서 아산시 전체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 일정 
지역의 개발을 저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시가화 지역은 계속 개발이 가능하고, 
비시가화지역은 그 자리에 머물 수 밖에 없거나 소규모 개발로 인한 말 그대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된다. 
  아산시 토지관리과에서는 디지털트윈데이터셋 구축을 통하여 하천의 전반적인 지형 및 
관리 모니터링,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하천관리 행정지원 서비스등을 구축하였으며 LX 
디지털 트윈 플랫폼 탑재 및 연계를 통하여 플랫폼에 기반데이터 및 행정활용서비스 탑재, 
플랫폼과 아산시 시스템간 데이터 및 행정서비스 연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및 
기본 행정 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 통합관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
고 있다. 본 시스템을 통해 비시가화지역 개발, 보존, 정비에 대한 종합 토지이용관리체계
가 잡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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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아산시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시각으로 으로 도시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
축중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앞서 언급했던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조례나 의견 청
취문 처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책이 되지 못한다던가, 어디를 개발하고, 보
존하며, 정비를 할지에 대한 검토의 부재로 시행되지 못하는 용역 등의 사업이 여전히 존
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모든 정책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의견이 일치 하는 것을 뜻하나 정책에서의 사회적 합의는 사
회·정치적 문제를 질서있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정책의 쟁점을 가능한 
줄이는 것 정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도시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위
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과 각 분야의 종사자들, 행정, 아산 시민들, 정치인들의 더 적
극적인 소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행정에서는 각 부서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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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아산시 ‘난개발 방지’와 

‘개발수요’ 균형 위한 ‘운영의 묘’는?

안성원 (디트뉴스24 정치행정부 차장)





아산시‘난개발 방지’와‘개발수요’균형 위한‘운영의 묘’는?

디트뉴스24 안성원 차장

박경귀호 민선8기 도시계획 본격화

아산시는 민선8기 들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충
남도에 승인 신청을 추진 중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
견과 11월 시정연설 등을 통해 ‘1도심·3부심’ 공간구조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1도심은 현재 시청사가 위치한 온양시내권이며, 3부심은 KTX천안아산역을 중심으
로 한 배방·탕정 신도시지역, 아산의 북단에 위치한 둔포지역, 서부권역인 신창·도고 
등이다. 이와 함께 ‘2025 도시관리계획도’ 재정비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충남
도의 결정 신청을 마무리 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단위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자 발제문에 언급한 ‘성장관리계획TF’도 운영 중이다.

특히 박경귀 시장은 ‘고품격 문화관광도시’와 ‘문체부흥’을 주창하며 ‘신정호 아트
밸리’ 지방정원 조성 등 아산시의 도시 경관 하나하나에 문화적인 요소를 담아야 한
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선8기 2년차를 맡는 내년부터는 이같은 기조가 더욱 본
격화 될 전망이다.

전체적인 틀에서 큰 그림을 그려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예술성이 가미된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는 민선8기 아산시정의 의지에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과제가 적지 않다.

아산시‘매력 있는 도시’를 위한 숙제들

아산시는 ‘성장형 도시’다.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굴지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모이면서 하루가 다르게 경제적·문화적인 외관이 달라지고 있다. 
그만큼 도시 곳곳에서 개발수요가 넘쳐나고 있다.

아산시는 현재 13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경기도 용인에 이어 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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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도시개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비시가지역의 신도심 조성은 물론, 문화
재법으로 인해 발이 묶인 원도심 주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도
시개발 지정권자는 도지사로 돼 있어 늦어지는 행정 처리기간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경귀 시장은 최근 충남도 시장·군수와 김태흠 충남지사가 모인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례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
기도 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30만이 넘고 실질적 행정수요가 있는 도
시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도가 행안부장관에게 특례 의견을 내면 이후 심의 
거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아산시의 ‘성장관리TF’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엇박자를 보인다. 아산시
가 도시개발행정 권한을 시장에게 주도록 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도시 지
정을 추진하는 반면, ‘성장관리TF’의 개발행위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는 민원이 나오
고 있기 때문이다.

“아산에서 1500평 규모 개발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전체 부지 4000평의 계획을 갖
고 오라고 합니다. 난개발 방지 의도인 것은 알겠지만,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 대규모 개발은 민간사업자로서 부담이 큽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
유재산 침해를 언제까지 참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계속 시의 입장만 내세우게 
된다면, 민간개발분야에서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토론을 위해 필자가 만난 아산지역 건축업 관계자와 토지주들의 하소연이다. 
단순히 개발사업자의 불만으로 치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 불경기 악조건, 개발수요 감안…상생 협의기구 필요 

민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정은 결국 도태되고 민심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물가 폭등, 또 금리인상으로 인해 내년 
부동산 경기는 올해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개발 수요가 넘쳐난다는 것은 아산시로서는 ‘행복한 고민’이
지만, 민간개발 업계의 부정적 기류가 계속된다면 또 하나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
다. 아산시가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난개발 방지’와 함께, 급증하는 ‘도
시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균형잡기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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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에서는 이 같은 장치로 ‘심의 가 아닌 상생을 위한 자문기구’를 제시했다. 
그 예로 ‘서울시 공동주택 건축협의회’ 계획안을 소개했는데, 공동주책이 다른 유형
의 건축물에 비해 ‘창의적 디자인의 저활성화 영역’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부분에서는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도시경관에 공을 들이는 아산시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아산시 역시 서울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 지역 특성을 감안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분야’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난개발 방지’와 ‘개발수요’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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